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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정부 지급보증 은행별 배분
산은 140억ㆍ우리銀 100억달러

1000억달러 한도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이 은행별로 배분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은행들이 신청한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
증액을 배분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증액을 배분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로 넘겼으며, 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외채무 범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금감원이 취합한 바에 따르면 은행 합계 720억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담보가 있는 외화채무와 외화예수
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산업은행이 115억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80억달러 선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ㆍ신한ㆍ
외환은행은 각각 60억달러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채무를 기준으로 125% 안팎에서 지급보
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체적으로 720억달러 대비 125%, 즉 900억달러 전후 보증이 가능할 전망이
다. 이렇게 되면 총한도가 100억달러 정도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액을 기준
으로 +α(플러스 알파)를 더해 배분한 뒤 남는 부분은 추후 상황을 봐 가며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채무 보증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외화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
는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액보다 많은 보증이 실시되면서 자금 여력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낙관하고 있다. 국가가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할 때는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라 국회 동
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여야가 별 이견 없이 가
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합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증 수수료는 1% 전후 수준에서 단일 수수료로 책정될 예정이다. 영국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0.5%를 기준으로 은행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신용도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미국도 0.75% 단일 수수료
를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간 은행들이 과다한 외형 경쟁
을 해 오면서 늘어난 대외채무를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 생긴 자금 여력이 기존 채무 상환을 연장하는 데 활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
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인수ㆍ합병을 하는 과정에 자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자금 용도를 제한하고 용처에 대한 중
간ㆍ사후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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